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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회운동

탈성장에 대한 소박한 질문

츠다 켄타

(번역: 김진영 정책교육국장) 

역자 해설

지난 8월 초 발표된 국제연합(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기온은 1.09

도 상승했음을 보고하면서, “지난 10년간 관측한 극도로 높은 고온은 

인간의 영향이 아니고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0년대 들어, 이

러한 현실에서 세계적으로 기후정의운동이 부상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진보적 사회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에도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린뉴딜’과 ‘탈성장’이라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주장이 경합하고 있

다. 대체로 그린뉴딜 주장은 친환경 기술 개발·사용 확대, 재생에너지로

의 전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1930년대 ‘뉴딜’이 

그러했듯 현재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자는 맥락이다. 



탈성장에 대한 소박한 질문  149

반면 탈성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인류가 경제성장 추구를 멈춰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소비를 줄여 경제규모를 지금보다 줄여나가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에서도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탈

성장 관련 저작은 2010년대에 비해 출간 빈도가 올해 확연히 늘어나, 9

월 초까지 이미 4권이 나왔다. 그중 지난 8월 번역 출간된 『디그로쓰』

(degrowth, 탈성장)는 세계 탈성장 진영의 허브 ‘리서치 앤드 디그로쓰’에 

참여하는 생태경제·정치학자들의 공동 저작으로, 2018년 『탈성장 개념

어 사전』에 이어 한국에 소개되었다.1 『디그로쓰』 책 소개는 이 책을 통

해 탈성장 운동이 비로소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 계획을 품은 현실 정치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탈성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

과 논쟁이 폭발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현실의 일부다. 특히 지난 8월 18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야당들과 기후운동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하여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녹색성장’, 나아가 ‘성장’에 대

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

베리가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

고 있는데, 어떻게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만 이야기하고 있냐”는 연설

을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탈성장’을 이야기

하지는 않더라도 경제 성장 추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갈 수 없다거

1 『디그로쓰』의 번역 출간을 기획한 ‘산현 포럼’에는 김영준(변호사), 우석영(생태철학자), 이헌

석(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장석준(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정정기(임원경제연구소), 한재

각(기후정의 활동가)이 참여하고 있다. “성장을 멈춰야 비로소 가능한 것들”, 《한겨레》, 2021

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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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성장·소비 추구를 내려놓는 것이 불가피하

다는 논리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성장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반드시 짚어

야 할 여러 지점을 제기하는 글로, 《뉴레프트리뷰》 2021년 3·4월호(통

권 128호)에 실린 츠다 켄타의 「탈성장에 대한 소박한 질문」을 번역하여 

싣는다.2 필자 츠다 켄타는 현재 미국 ‘보존법재단’(CLF)의 전략 소송 및 

‘깨끗한 공기와 물’ 프로그램 담당 변호사다. 보존법재단은 뉴잉글랜드 

지역에 기반을 둔 환경보호단체다. 이전에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미 변

호사들의 비영리단체인 ‘어스저스티스’ (Earthjustice) 소속 변호사로 알래

스카에서 일했다. 하버드 로스쿨 입학 이전에는 런던에서 《뉴레프트리

뷰》의 편집자 중 한 사람으로 활동했다. 

필자는 탈성장론이 ‘성장’이나 ‘소비’와 같은 개념에 있어 경제학적이

지 않고 불철저하며, 그 부분을 자기 절제의 도덕 이론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탈성장은 몇몇 개인의 삶의 자세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 규모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을 

실현하려면 시민에게 욕구 절제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 

이어서 탈성장의 방법론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탈성장론은 기

술 개발이나 효율성 제고로는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까닭으로, 효

율성 향상이 오히려 소비 확대로 이어진 ‘제번스 반등’ 효과를 지목한

다. 그러나 모든 효율성 향상이 소비 확대로 상쇄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탈성장론자들은 지구의 ‘물질 처리량’을 측정할 명확한 지표도 내

2 Kenta Tsuda, ‘Naive Questions on Degrowth’, New Left Review 128. March–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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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지 않는다. 

실행 과정에도 난관이 많다. 탈성장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환경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것이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불필요한 고통이 

야기될 것이다. 모든 산업과 기업에 대해 무엇이 꼭 필요하며 무엇은 그

렇지 않은지를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탈성장론은 어디까지가 

‘필요’인지의 기준이나, 어떤 정치 제도를 통해 탈성장을 실행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적 차원에서는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편 기후변화는 지구 환경에 유일한 위기가 아니며, 가장 심각한 

위기도 아니다. 기후변화 대응 자체만을 목표로 하면 필요한 정책 목록

은 상당히 명확하고, 탈성장처럼 지나치게 크고 많은 난점을 수반하지 

않는다. 핵심 질문은 왜 이렇게 명확한 정책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

되지 않았느냐다. 필자는 그 까닭으로 미국 정부와 거대 화석연료 회사

들을 지목한다. 대기업들은 특히 1970년대의 ‘거대한 침체’ 이후로 자신

들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희생해왔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정치’, 즉 어떻게 문명 파괴로 치닫는 세력들을 대체하여 민중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정리한다. 탈성장론은 경제의 성장

이 아니라 침체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을 뿐이다. 

✽ ✽ ✽

최근 환경 전략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양극화되

는 경향이 있다. 로버트 폴린은 이를 ‘탈성장 대 그린뉴딜’이라고 요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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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대립하는 두 입장은 각각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안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성장론의 전제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

기해왔다. 예를 들어, 생태경제학자 허먼 데일리는 탈성장 프로젝트에 

공감하기는 하지만,4 탈성장 운동은 [전략, 정책] 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구호 내걸기 차원의 운동이라고 묘사한다.5 사실 탈성장론에는 고의적

인 경제축소를 관리할 기관을 명시하는 백서도, 어떠한 법적인 변화를 

만들 것인지도 없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여러 다른 분석 수준에서 제

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그린뉴딜’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일

련의 법을 예고하는 14쪽 분량의 결의안으로 현재 명시되어 있다.6 탈성

장 제안도 이와 비슷한 일반적 수준에서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한 영

향력 있는 논문은 ‘장기·단기적으로 인간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및 세

3 이러한 구도가 《뉴레프트리뷰》가 연속 기사를 통해 환경 [운동] 전략에 기여한 바의 전부

는 아니다. 예를 들어, 샤라크찬드라 렐레는 어떻게 그린뉴딜과 탈성장 경로 양자가 글로벌 

사우스 사회에 더 긴급한 관심사들을 희생하면서 기후 행동을 특권화하는지에 초점을 맞

췄다. 낸시 프레이저는 그린뉴딜과 탈성장보다 더 광범위한, ‘그저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 사회 변혁 프로젝트를 주장한다. Robert Pollin, ‘Degrowth vs a Green New 

Deal’, NLR 112, July–Aug 2018; Sharachchandra Lele, ‘Environment and Well-Being: 

A Perspective from the Global South’, NLR 123, May–June 2020, p. 53; Nancy Fraser, 

‘Climates of Capital’, NLR 127, Jan–Feb 2021, pp. 95–7, 125. 댄 루반과 프레야 맥케이에게, 

단지 내 개인적인 견해만을 드러내는 이 에세이의 초안에 의견을 준 것에 감사한다.

4 [역주] 허먼 데일리(1938~)는 미국의 생태경제학자로, 1988~1994년 세계은행 환경부 수석 

경제학자를 맡은 것으로 잘 알려졌다. 국제생태경제학회(ISEE)의 설립에 참여했고, 학회지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의 공동 창간인이다.

5 Herman Daly, interviewed by Benjamin Kunkel, ‘Ecologies of Scale’, NLR 109, Jan–

Feb 2018, pp. 102–3.

6 House Resolution no. 109, 7 February 2019. [역주] 2019년 2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 70여 명의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그린뉴딜 결의안’을 말한다. [역주] 2019년 2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

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 70여 명의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그린

뉴딜 결의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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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준의 생태 조건을 향상하는 공정한 생산과 소비 축소’를 요구한

다.7 대체로, 탈성장 지지자들은 세계 경제활동의 규모가, 이를 지탱할 

우리 행성의 수용력을 이미 넘어섰다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세심한 관

리에 따른 경제생활 축소를 요구한다.

다음은 탈성장 이론에 대한 일련의 질문이다. 이 질문들은 예비적

이라는 뜻에서 ‘소박하다’. 탈성장 관련 저작들은 성숙하고 있으며, 관

련 학계는 통합 중이다.8 여기서 제기하는 논점들은 탈성장 지지자들

이 앞으로 적절한 답변을 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GDP(국내총생산)와 물질 처리량 간] 탈동조화(decoupling), 물질 처리량

(material throughput), 관리된 경제축소 등 탈성장론의 중심 범주를 초

심자의 시선에서 보는 목적이다. 그리고 일관성 및 관리 가능성 문제를 

논박하는 것이다. 이 에세이는 탈성장론자들이 탈성장이 해법이라고 주

장하는 문제의 본질과 대안적 해결책의 본질을 살피기 앞서, 먼저 탈성

장의 방법론적 쟁점, 그 다음으로 실질적 쟁점을 검토한다. 그러나 우

선 우리는 ‘성장’과 ‘소비’ 개념에 기초한 몇 가지 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통 말하는 ‘성장’

7 Francois Schneider, Giorgos Kallis and Joan Martinez-Alier, ‘Crisis or Opportunity? 

Economic Degrowth for Social Equ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 18, no. 6, 2010, p. 512. Mark Burton and Peter Somerville, 

‘Degrowth: A Defence’, NLR 115, Jan–Feb 2019, p. 104. 마크 버튼과 피터 서머빌은 이 

글에서 탈성장을 옹호하면서 ‘탈성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른다’고 인정한

다.

8 Martin Weiss and Claudio Cattaneo,  ‘Degrowth: Taking Stock and Reviewing an 

Emerging Academic Paradigm’, Ecological Economics, vol. 137,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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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론자들은 ‘소비’에 있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쇼핑을 통한 

기분 전환’과 같은 일상대화 속 의미와, ‘재화나 용역으로서 자원의 최

종적 사용’이라는 경제학적 정의(定義)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

적 정의에서 소비는 탈성장론자들이 줄이거나 금지할 수 있는 외관상 

불필요한 자원 사용뿐만 아니라, 영양가 있는 음식, 널찍한 주거지, 보

건의료, 보육 등 분명히 필수적인 자원 사용도 포함한다.9 비록 모든 개

별적인 소비 사례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도, 보통 더 많은 소비 능력

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소비 증가의 일부는 기존 부의 재분배를 통

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일리에 따르면, [더 많은 소비를 위해] 성

장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이 가능하기도 한 무언가가 언제나 존재한

다. [자원을] 재할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바람과 가능성은 사라지

지 않는다.10 예를 들어, 기술적 해결책을 통해 최대한 평등주의적인 인

공지능인 ‘리바이어던’을 만들어낸다고 상상해보자.11 리바이어던은 엄청

난 초지능과 역량으로, 세계를 통합하고 완벽한 평등주의를 구현한다. 

리바이어던은 형언할 수 없는 인공지능 방식으로, 경제 왜곡과 행정 문

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고 전 세계 78억 인구에게 순자산 360조 달러(약 

36경 원)를 분배한다. 그러면 1인당 금액은 포르투갈 성인의 자산 중간

9 렐레가 썼듯이, ‘교육과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요리, 주거(더위로부터의 보호도 일부 포함)

와 의복을 위한 물적 자원 사용을 늘리지 않고서, 글로벌 사우스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이 어떻게 쥐꼬리만큼이라도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Lele, ‘Environment 

and Well-Being’, p. 44.

10 Herman Daly, ‘A Further Critique of Growth Economics’, Ecological Economics, vol. 

88, 2013, p. 21.

11 [역주]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괴물 이름으로, 1651년 출간된 토마스 홉스의 저서 제

목이기도 하다. 홉스는 이 책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탄생했다고 주장하며, 권력으

로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국가’를 성경 속 리바이어던에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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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보다 약간 낮은 금액인 약 46,000달러다. 리바이어던은 또한 순세계

소득을 분배하여 각 개인에게 연간 약 18,000달러를 할당하는데, 이는 

일부 유럽 국가의 중위 소득이다.12 리바이어던은 모두에게, 틀림없이 

상당한 수준의 부와 소득을 주었다. 

세계 시민은 리바이어던이 제공하는 부의 수준을 고정적으로 유지

하는 데 찬성하며, 모든 미래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정책들을 

지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부의 편익은 

[경제학의] 한계 개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적절한 생활수준

을 누리고 있더라도, 성장을 통해 더욱 더 번영할 수 있다. 건강수명이 

늘어날 수 있고, 아이를 더 낳기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수준의 번영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는 미래가 가능해진다. 생물 의학 연구나 기초 과

학의 최첨단 연구개발(R&D)에 추가로 자원을 투입하고, 국가 역량과 필

요 충족 과정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모든 

한계에 만족하고 성장이 더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가 원칙적으로는 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이미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눈 감

는 것이다. 

전통적인 용어로, 경제 성장은 칼도-힉스 효율적인 교환(transaction)

이다.13 교환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교환으로 손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

12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Global Wealth Databook 2019’, p. 2, table 3.1. 세계 

GDP (PPP)는 대략 139조 달러다: IMF Datamapper, ‘GDP, Current Prices’.

13 [역주] 칼도-힉스 효율(Kaldor–Hicks efficiency)이란, 어떤 변화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

이, 손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도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

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자원 배분 상태를 가리키는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보다 더 많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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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기에 충분한 이득을 창출하므로, 잠재적으로 아무도 교환 이전보

다 더 나쁜 상황에 놓이지 않고, 상황이 더 나아진 사람도 생긴다는 점

에서 그렇다.14 그렇다고 해서 GDP 성장이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모든 경제적 효과가 식별 가능한 것

은 아니며, GDP 자료가 경제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탈성장론자들만 

그러한 지표들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보고에 쓰이는 공

식들은 때때로 자의적인 방법론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 결과 GDP

는 모든 식별 가능한 경제 활동을 잡아내기에는 너무 한정된 지표가 

된다. 더 중요한 것은, GDP 수치에는 정량화할 수 없는 경제 효과가 필

연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효과는 인간의 지식으로 설

명되지 않거나, 측정 결과나 깔끔한 표현으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이

다. 교환은 복잡한 사회-경제 관계의 거미줄에 박혀 있다. 교환은 착취

적이고, 해로울 수 있다. 이 글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교환은 생태적

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러한 수많은 외부효과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심지어 파

악조차 되지 않으므로 GDP로 포착할 수 없다.

둘째, 성장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정치적 문제며, 그러므로 역사적 

문제다. 정치권력의 분배라는 쟁점을 벗어나서 성장이 바람직한지 논의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복지국가주의자들은 성장을 정당화할 때, 더 큰 

파이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14 Allan Feldman,  ‘Kaldor-Hicks Compensation’,  in Peter Newman, ed.,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and the Law, London 1998, pp. 417–21; Gordon 

Tullock, ‘Two Kinds of Legal Efficiency’, Hofstra Law Review, vol. 8, no. 3, 1980, pp. 

663–4 또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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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배는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종국에는 강요에 의해 결정된다. 과

두정치가 친성장 정책을 사전에 정당화하기 위해 복지국가주의 이론을 

들고 나올 때에는,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을 예상해야만 한

다. [동태적 비일관성이란 계획이 상황 변화에 따라 뒤바뀌는 것을 일컫

는 경제학 용어다.] 즉, 확대된 파이를 재분배하는 일이 끝없이 뒤로 미

뤄질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세력의 균형이 재분배를 실

현하기에 충분하다면, 모두가 칼도-힉스 효율적 교환에 동의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혁명적 사고(思考)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박이다.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칼도-힉스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

약 [혁명세력이] 더 큰 파이를 재분배할 수 있는 미래 권력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성장은 바람직한 것이다. 성장이 사회를 구성

하는 데 미치는 영향과, 성장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구체 현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즉 몰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

나친 일반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은 오직 ‘현실에 적용된’ 결과를 

통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탈성장 이론은 21세기 환경 위기를 근거로 경제 팽창

을 비판한다. 그러나 생태학 밖의 다른 근거도 지나가면서 언급한다.15 

지금까지, 반(反)소비 도덕 이론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는 주로 [탈성장]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요르고스 칼리스는 ‘제한의 

문화’를 옹호한다.16 [칼리스가 제안하는 ‘제한의 문화’란 성장에 대한 욕

망을 자제하고, 대중이 집단적으로 경제규모를 제한하고 운영하는 개

15 Lola Seaton, ‘Green Questions’, NLR 115, Jan–Feb 2019, pp. 110–1.

16 [역주] 요르고스 칼리스(1972~)는 그리스의 생태경제학자로, 탈성장론의 대표 논자 중 한 

사람이다. 현재 바르셀로나자치대학에서 정치생태학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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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제한의 문

화’를 따왔다. 칼리스는 ‘제한적’ 자유의 윤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집단

적 삶을 제안한다. 인간은 욕망을 단련하고, 자만심 때문에 생긴 환상

적 욕구와 달리 ‘진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행동을 국한하는 한에

서 번창한다.17 [필자의] 개인적 관점에서, 이 제안은 흥미롭고, 어쩌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탈성장은 필연적으로 집단적인 일이다. 탈

성장은 사회적, 특히 세계적 수준에서 일어날 공산이 크며, 그렇지 않다

면 아예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탈성장 사례든, 개인의 선호뿐

17 Giorgos Kallis, Limits: Why Malthus Was Wrong and Why Environmentalists Should 

Car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9.

‘코로나19 시대의 탈성장’이라는 행사를 알리는 캐나다 앨버타대학의 포스터. 요르고스 칼리스, 자

코모 달리사 등 탈성장론자들은 이와 같이 ‘코끼리와 달팽이’라는 비유를 통해 탈성장을 설명한다. 

코끼리, 즉 현재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기든, 정지상태든, 후퇴기든 본질적으로 같은 코끼리다. 그런

데 탈성장은 단순히 코끼리를 좀 더 날씬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달팽이라는 아예 새로운 생물

이 되는 것이다. 달팽이, 즉 탈성장 사회는 기존과는 매우 다르게 구성된, 작은 신진대사가 특징이

다. 현재 달팽이는 탈성장의 상징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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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대중의 선택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제한의 윤리에 따라 사

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그것을 법으로 만들기로 선택하는 것은 별개

다. 칼리스는 제한의 철학을 시민이 ‘자주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

상한다. 이것이 예언이라면, 이 예언이 맞을 것 같진 않다. 설령 한 개인

이 그가 묘사한 엄격한 삶의 설명 일부에 마음이 기울어진다고 해도, 

그런 삶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국가가 이를 강요

해도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은 비약이다. 탈성장론자들은 더 설득력 있

는 도덕 이론을 한창 만드는 중일 수도 있다. 그들이 그런 도덕 이론을 

내놓기 전까지는, 생태학을 벗어난 [도덕적] 주장에 기초한 탈성장 사회

전략은 근본적으로 자의적일 것이고, 고도의 강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탈성장시킬 것인가?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개념은 기본적인 타당함이 있다. 탈성장에 

관한 논증은 일종의 우주적 관점에서 자주 시작하여, 생태경제학자들

이 강조한 지구의 유한성을 언급한다. 데일리가 설명한 것처럼, ‘경제는 

더 큰 시스템, 즉 생태권의 하위 시스템이다. 생태권은 유한하고 확장되

지 않으며 물질적으로 닫혀 있다.’18 기발한 발상, 사업 수완 또는 정부 

투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물리적 현실의 제약(접근 가능한 물질의 비축량, 

태양 복사열의 유출입)은 극복할 수 없다. 어느 순간 성장은 끝난다. 그러

나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하다. 인류의 그 어떠한 행동과도 상관없

이, 태양은 언젠가는 적색 거성으로 변하고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현재의 현실적-정치적 목적에는 의미가 없다. 

18 Daly, ‘Ecologies of Scale’,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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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탈성장이 지금 필요하다고 합리화하는 부담은 탈성장 지지자

들의 몫이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현대 ‘물질 처리량’의 규모, 즉 ‘자연에서 원료를 

추출하고 자연에 폐기물로 돌려주는’ 비율에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탈

성장 논지의 필수적 전제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 성장은 불가피하게 처

리량을 증가시킨다’고 본다. 탈성장론자들은 ‘제번스 반등’이라는 역학 

때문에, 더 청정한 에너지나 더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통해서 [이 문제

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았다.19 1865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스

탠리 제번스는 석탄 연소의 효율성이 향상되자, 직관에 어긋나게도 석

탄 공급 고갈이 가속화하는 결과가 나왔음을 보여주었다.20 효율성 향

상은 처음에는 석탄 수요를 감소시킨다. 기계 작업 단위당 필요한 석탄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석탄] 가격이 변동되자, 석

탄 소비자들은 이에 반응하여 더 많은 기계 작업(새로운 증기 엔진은 더 넓

은 적용 범위에서 비용 효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더 많은 석탄을 요구했다. 

탈성장론자들은 19세기 석탄 시장에서 일어난 제번스 반등 효과를, 종

합적 고려에 따라 문명 차원에서 물리적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까지 일

반화한다.21 기술 진보는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같은 

19 다음 글들 각각을 보라. Joshua Farley,  ‘Steady State Economics’, Giorgos Kallis, 

‘Introduction’, Blake Alcott,  ‘Jevons’ Paradox (Rebound Effect)’ and the editors’ 

contribution,  ‘From Austerity to Dépense’, in Giacomo D’Alisa, Federico Demaria 

and Giorgos Kallis, eds, Degrowth: A Vocabulary for a New Era , New York 2014. 

[Degrowth: A Vocabulary for a New Era는 2018년 그물코에서 『탈성장 개념어 사전』으

로 출간하였다.] 

20 [역주]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1835~1882)는 영국의 경제학자로, 영국 한계효용학파의 창시

자 중 한 사람이다.

21 탈성장을 옹호하는 새뮤얼 알렉산더는 제번스 역설은 ‘시장 사회와 그 너머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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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나 소비를 더 적은 자원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탈성장론자

들은 모든 효율성 향상이 [소비] 규모 확대로 상쇄된다고 상정한다. 규

모 축소 정책 없이 기술 진보를 통해 물질 처리량을 지속 가능한 수준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거시 수준의 반등 효과가 꺾어버린다

고 주장한다.

거시경제적 반등 효과는 탈성장 이론이 자명한 진리라고 여기는 것

이지, [조사, 연구를 통해] 발견해 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반등 효과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반등 효과가 특정한 효율성 향상에 적용되는

지 여부는 경험적 문제다. 일단 보기에 반등 효과는 19세기 석탄 연소

의 효율성 향상에는, 적어도 잠시는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 예를 들어, 

효율성 개선으로 기존과 완전히 구별되는 대체재를 만들어낸다면, 반

등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석탄 연소 엔진보다 효율이 높은 석유 연

료 엔진의 사용이 늘어난 일은 석탄 소비 반등 효과를 낳지 않았다. 적

어도 제번스가 설명한 메커니즘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렇다. 오히려 별

개의 자원인 석유의 사용을 늘렸다.22 탈성장론자들은 위 예의 석탄과 

고 주장한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기술과 효율성 향상으로는 생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Samuel Alexander, ‘Planned Economic Contraction: The Emerging 

Case for Degrowth’, Environmental Politics, vol. 21, no. 3, 2012, p. 356;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할수록 비용이 낮아지고, 결국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성장이다.’: Giorgos Kallis, et al., ‘Research on Degrowth’,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vol. 43, 2018, p. 296. 탈성장 이론에 비판적인 비주류 이론

가들도 이 입장을 받아들인다: John Bellamy Foster, Brett Clark and Richard York, The 

Ecological Rift: Capitalism’s War on the Earth , New York 2010, p. 179를 보라. 이 글은 

거시 수준의 반등 효과를 자본주의하 기술 발전의 필연적인 특징으로 간주한다.

22 Foster, et al., Ecological Rift ,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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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같은, 모든 지구 자원의 공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실을 회피

했다. 모든 자원과 흡수원을 아우르는 ‘물질 처리량’은 대체재가 존재하

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개념이다. 인간은 물리적 현실을 벗어날 

수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하지만 ‘물질 처리량’은 도움이 되

는 범주일까, 아니면 단순히 자리 채우기용 용어일까?

추상적으로는, 적어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세상에 

존재해온 물리적 투입물(자연 자원)과 산출물(재화, 용역, 폐기물)을 가지고 

문명의 물질대사나 생산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상정할 수 있다. 오늘날

에 비해 1900년의 투입물에는 비례적으로 말, 석탄, 장작이 더 많이 포

함되었고, 규소와 탄소 섬유 전구체는 더 적게 포함되었다. 2100년에는 

지금보다 말과 석탄은 더 적게, 규소와 탄소 섬유, 그리고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다른 물질들은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대

사나 생산 기능의 구성은 매우 가변적이고 불안정하다. 탈성장론자들

은 어떤 구성 단위를 기반으로, 인간의 기술 역사 전반에 걸쳐 서로 전

혀 다른 투입물들과 산출물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가?

탈성장론자들은 ‘물질 처리량’의 의미를 확실히 고정하기 위한, 신뢰

할 수 있는 자원 사용량 측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다.23 측정 문제에 

직면하면, 그들은 [측정·계산하려는 다른 것을 대표하도록 이용하는] 대

용물(proxy)을 언급한다. 어떤 이들은 물질 처리량의 대용물로서 소비 

23 이상적인 [측정] 단위는 [인류의] 전체 문명의 수명에 비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

다. 예를 들어, 석유 탱크가 주는 생태적 부담은 이것이 문명의 수명을 얼마나 감소시키는

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단위를 만들려면 현재 인류에게는 없는 두 가지

가 필요하다. 문명의 미래에 대한 대강의 예상과,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서로 다른 발생원/

흡수원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그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상세한 이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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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consumption mass), 즉 시간 경과에 따라 소비된 물리적 물질의 중

량을 집계한 결과값을 거론한다. 소비 질량은 국내 물질 소비 측면에

서, 국가 차원으로 이미 추산되고 있다. [소비 질량을 거론하는] 이들

은 이것이 물질 처리량의 대용물로 삼기에 너무 거친 지표라는 것을 인

정한다.24 활동에 수반되는 질량만으로는 생태에 주는 영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용물로서 소비 질량은, 수은이 함유된 석

탄재 더미와, 퇴비통에 그것과 똑같은 질량만큼 들어 있는 음식물 쓰레

기가 생태에 주는 서로 다른 피해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통계학자의 역량으로 인간의 활동에 영향 받은 모든 발생원과 흡수원

을 포착하여, 그 영향을 질량 단위로 식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

제된다. 이는 매우 벅찰 뿐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임무다. 대안적 대용물로는 GDP 성장 그 자체가 있다. 데일리에 

따르면, GDP 성장은 ‘총물질 처리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지표’다.25 그러나 이것은 탈성장론자들이 GDP 성장과 

물질 처리량 간 ‘동조’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치명적인 모호함을 초래한

다. 이때 탈성장론자들은 물질 처리량에 대해 어떤 대용물을 쓰고 있는

가? 대용물이 질량인 경우, 양자 간 관계의 경험적 근거는 신뢰할 수 없

다. 대용물이 GDP 성장 그 자체라면, 그 주장은 동어반복이 된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식별성 문제에 더해서, 탈성장론자들은 [탈성장

24 Jason Hickel and Giorgos Kallis, ‘Is Green Growth Possible?’, New Political Economy, 

vol. 25, no. 4, 2020, p. 3; Giorgos Kallis, Degrowth: The Economy, Key Ideas , 

Newcastle 2018, p. 109를 보라. 

25 Daly, ‘A Further Critique of Growth Economics’, p. 21. ‘GDP의 척도가 무엇이든 간에, 

환경 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Kallis, ‘Introduction’, Degrowth:  A Vocabulary for a 

New Era ,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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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라는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그들은 물질 처리량의 증가를 늦추

기 위해 GDP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다른 형태의 피

해들(예를 들어, 알래스카 만의 명태 남획과 아마존 삼림 벌채)을 해결하는 데

에 똑같은 양의 처리량 감축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탈성장 체제는 

가장 민감한 자연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임계값까지 처리량을 줄이

기 위해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그 임계값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GDP 감축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

한 답은 언제 탈성장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가? 성장-처리량 곡

선 위에서, 우리가 현재 있는 지점의 기울기는 얼마인가?

이 질문들의 답은 지극히 중요하다. 눈금 매기기에 어떤 식으로든 

오류가 생기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탈성장 목표를 너

무 낮게 잡으면, 인류가 경제 축소에 따른 갈등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여전히 거주 불가능한 황무지가 되어버린다. 탈성장 목표를 과

도하게 잡으면, 지구는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남는다. 그러나 인류,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사회적 투자와 과학 발

전이 존재하는 대안적 미래를 놓치게 되는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문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처리량을 줄여야 한다는 탈성장론자들

의 진리를 받아들이자면,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탈성장론자들은 권능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가 식량 공급, 주거, 교

육, 투자 및 혁신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재분배, 사적 부의 몰수 

또는 통화 정책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

한 노력에조차도 국가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 필요할 것

이다. 강압적인 [국가] 기구 그 자체와, 그 기구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 말이다. 축소되는 경제에서, 국가는 축소된 조세 기반과 더욱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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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재정, 더 엄격한 공공 금융 제약을 운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다

른 모든 여건이 똑같다면, 매년 경제축소가 심화될수록 국가의 역량은 

약해질 것이다. [탈성장] 규모의 중요성으로부터 벗어날 정치적 수단은 

없다. 

궁극적으로, ‘물질 처리량’은 사고실험에는 쓸모 있는 범주일 수 있

지만, 효과적인 환경 정책 결정의 근거로서는 큰 결함이 있다. 처리량을 

직접 알아낼 수 없으며, 가능한 대용물들은 의미 있는 실증적 조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충분해 보인다. 탈성장 이론은 규모 문제, 즉 처리

량의 임계값과 탈성장의 목표 양자에서 얄팍하다. 탈성장론자들이 [자

신들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다

른 이들이 “quod gratis asseritur, gratis negatur”라는 라틴어 격언으

로 정당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실체 있는 근거가 없는 자유로

운 주장은, 자유롭게 거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행? 

하지만 방법론적 어려움은 접어두고, 사고실험을 확장해 보자. 탈

성장 체제가 물질 처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GDP와 맺는 관계를 믿

을 만하게 모델링하는 수단을 개발했다고 상상해 보자. 탈성장 체제는 

명확한 처리량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GDP 감축량을 

계산했다. 이 체제는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계획대로 축소를 

집행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경제축소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탈성장론자들은 

‘통제된’ 또는 ‘관리된’ 축소 정책을 주장한다. 경제축소가 신중하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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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에서, 사회가 물질 처리량의 최적 수준으로 하향 전환함에 따라, 

탈성장 체제는 실업, 노숙, 기아 및 기타 빈곤에 대한 공적 교정 조치를 

조율할 것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부문 간, 또는 아마도 기업 간 차별에 

대한 산업 정책이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따라서 환경적으로 용인

할 수 있는) 기업은 확장할 수 있는 반면, 해로운 기업은 직접 폐쇄 대상

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전체 경제가 축소되는 속에서, 일자리, 세수, 혁

신 등에 있어 성장이 국한된 단위로 나타날 수 있다. 무엇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해 탈성장론자들의 명확한 행정적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체제가 세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상상해보자. [기업이] 반박할 수도 

있는 [기업의] 위해성 추정으로 시작해서, 기업이 순성장을 보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익에 기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은 성장할 

자격이 주어지거나, 가산세를 면제한다. 다른 대안으로는, [탈성장] 체

제가 정부 기관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을 식별하고, 그런

기업을 질서 있는 단계적 축소를 위한 관리 상태 같은 것에 배치할 권

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 더욱 광범위한 탈성장 정책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

해, [탈성장] 체제는 모든 주요 기업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각 기업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평상시처럼 사업을 계속하도록 허락

받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단계적 축소의 

대상이 되거나 해야 한다. 국한된 폐쇄 후보 몇몇은 이미 알기 쉽다. 탈

성장론자들은 석탄 화력 발전을 [폐쇄 대상으로] 언급한다. 마찬가지로, 

국한된 성장의 후보임이 명확한 것들이 있다. 획기적인 의료 기술, 새로

운 에너지 공급원, 유독성 폐기물 정화 서비스, 어쩌면 탈성장 연구 자

체 등이다. 다른 경우들은 [분류하기] 더 힘들다. 예를 들어, 마크 버튼



탈성장에 대한 소박한 질문  167

과 피터 서머빌은 건설 산업을 위한 철강과 시멘트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26 그러나 여기서 단계적 축소 정책은, 친환

경 녹색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주택조합이나 노동자들

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산업과 기업을 분류하다보면, 

이러한 맞바꾸기가 흔히 일어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료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유익한 사업을 접고, 파괴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탈성장론자들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 활

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7 필요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제활동도 유한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과제

는 필요 충족 활동을 육성하고, 불필요한 활동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

나 탈성장론자들은 인간의 필요에 대해 결정적인 목록을 제공하지 않

는다. 아마도 그러한 장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

요는 독립된 범주가 아니다. 필요는 윤리적 또는 사회적 번영에 따른 다

른 조건들에 의존한다. 어떤 꼬리표가 붙든, 어떤 필요들은 논쟁의 여

지가 없다. 인간은 식량, 주거, 보건의료, 기본 교육, 다정한 동료 인간

들과의 유대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넓혀보면, 양심의 자유, 자기표현 역량, 사생활, 적절한 수준의 표현

의 자유 등이 있다. 그러나 필요에 기초한 이론은 이러한 권리들을 정

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보편주의 정치 이

론이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어떤 이론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그 이론의] 경계선을 긋는 

26 Burton and Somerville, ‘Degrowth: A Defence’, p. 104.

27 Kallis, Limits: Why Malthus Was Wrong, passim; Burton and Somerville, ‘Degrowth: 

A Defence’,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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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있다. 탈성장론자들의 필요 이론은 이 지점에서 부족하다. 필요 

충족이라고 정당화되는 성장에 대한 모든 의견 충돌에 대해 말하자면, 

‘필요’라는 범주의 경계에 대해 서로 충돌하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탈성장론자는 공공 축제라는 ‘연회’(conviviality)

를 주관하는 국가 조직을 제안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급되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필요의 충족이라고 철학적으로 합리화한다.28 

그러나 이 기고문의 필자(아론 반신잔)는 그렇게 정의된 ‘연회의 필요성’

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거부하며, 그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교, 교

화 행사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필요

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기 싫은 따분한 일이다. 일부 이론가는 보편성의 

기준을 높게 잡고 필요를 분류하여, 정확히 규정하기 힘든 [필요의] 문

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필요를 신체적 생존, 

건강 및 개인 자율성까지로 국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필요는 행위자

들이 ‘다른 어떠한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앞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9 그러나 이러한 공식화 역시, 변호사들은 ‘모호함에 따른 무

효’(void for vagueness)라고 부를 것이다. [미국 헌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따른다.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

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에 너무 모호한 규정

은, ‘모호함에 따른 무효’로 간주되어 집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론가들도, 건강과 자율성에 무엇이 수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28 Kallis, Limits: Why Malthus Was Wrong, p. 116; 칼리스는 연구자 아론 반신잔의 기고문

을 인용한다. Kallis, ‘Introduction’, Degrowth: A Vocabulary for a New Era , p. 11.

29 Ian Gough,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Welfare: The Centrality of Human 

Need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39, no. 5, Sept 2015, p.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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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쟁할 여지가 있고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30 탈성장 정책

은 안정적인 필요 범주에 따라 논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그러한 범

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차에 대한 탈성장론자들의 주장은 더 부실하다. 이들은 관리된 

경제축소가 민주적으로 집행되고, 시민 스스로 소비에 제한을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책을 펴보기라도 한 사람이

라면 누구나, 이런 선언이 불충분함을 알아차릴 것이다. 탈성장론자들

은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방식을 상상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

을 달성할 것인가? 이들은 어떤 제도가 공익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투표 민주주의? 민주집중제? 제도에 대해 아

무런 언급도 없는 상태로 민주주의를 기원하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요컨대, 탈성장론자들은 관리된 경제축소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

하지 못한다. 그 과정은 엉망이 될 수 있다.

국내 정책은 시작에 불과하다. 탈성장론자들은 국제적 [탈성장] 조

정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짐작컨대, 필요한 물질 처리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형 경제가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에서의 탈성장은 시작 단계조차도 안 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탈

성장을 조정하는 것은, 일국 내 조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국가 간 정치

의 무정부적 역학관계 속에서 재생산할 위험이 크다. 여기에서는 [국가

마다] 경제 규모에 따른 군사력으로 무장되어 있다. 모든 국가는 탈성

장하는 세계에서 상대적 지위를 극대화하는 것, 즉 다른 국가에 비해 

30 ‘물론 건강과 질병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이들은 건강의 개념이 언제나 문화

적 사상체계 안에 있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논쟁거리라고 주장한다.’: Gough,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Welfare’, p.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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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으로 탈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강대국들은 서로를 제약하기 위해 국제 협정, 말하자면 세계 탈성장 협

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협정은 의무 불이행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할 것이다. 협정 회원국은 국가 차원의 경제

축소를 측정할 지표에 대해 합의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통계가 탈성장 

계획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경제 제재 강화 등의 처벌이 

시행될 것이다.

문서상 협정은 이만하면 됐다고 하자. 실천에서는 어떨까? 협정은 

대단히 다양한 경제들에 적용할 탈성장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각국 정

부는 이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원할 것이다. 대부분 국가

는 ‘공익에 국한된 성장’이라는 탈성장 원칙이나, 특정한 국가 상황을 들

먹이면서 자국에 할당된 탈성장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틀

림없다. 무엇이 공익인지 확실한 기준이 없어, 각국 정부의 주장에 이의

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별로 경제축소를 얼마나 요구할지도, 

생태적 목표 달성에 맞춰 최적화되기보다는 강대국들의 의지가 반영된 

자의적인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협정의] 집행은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다. 국가들이 국가 거시경

제 지표를 왜곡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탈성장 협정하에서

는 경제 지표를 왜곡할 인센티브가 더 커질 것이다. 각국 정부 부처는 

유망한 하급 관리들을 명문대학에 보내서, 장부 조작 능력을 갈고 닦게 

할지도 모른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수치(數値)를 꾸며내고, 다른 국가

들의 수치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경제 지표 조작에 대한] 이 전문지

식을 활용할 것이다. 협정은 또한 집단적 조정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문

제인, 의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 탈성장론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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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재분배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하지만, 이는 불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은 여전히 실업, 노숙, 질병, 기근을 줄이는 

데 쓰일 과세 기반이 작은 상태에 놓일 것이다. 이런 나라들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이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혁명으로 수립된] 새 정부

는 대중의 요구에 응하여  ‘구체제’의 탈성장 공약들을 수정하거나, 심지

어는 탈성장 협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 협정 회원국 중 큰 

나라들은 조그만 나라가 협정을 탈퇴하는 것은 무시할 수도 있지만, 주

요 국가의 탈퇴를 용인할 것 같지는 않다. ‘국제 탈성장 공동체’의 대응

은 신속하고 맹렬할 것이다. 징벌적 탈성장을 외부에서 강요할 것이다. 

기후 먼저

이러한 가설들은 세계적 탈성장 정책을 집행하려면 상당한 자원이 

필요할 것이며, 심지어 그런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관료주의적 실정과 

국제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만약 이 전략이 문명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해보자. 그러

면 방법론적 문제들은 차치하고, 아무리 국내·국제적 탈성장에 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탈성장 전략은 반드시 실격이라고 할 수 없다. 지

금이 정말 그런 경우일까?

[탈성장] 지지자들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지구 한계’ 안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탈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

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보통 지구 한계란 요한 록스트룀과 마티아스 

클룸이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시스템의 작동 과정을 아홉 가지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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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할 때, 그 각각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뜻한다. 31 이 한계를 넘어서면 

지구가 지난 1만 년간의 안정적인 ‘홀로세 같은’ 상태에서, 더는 현대 인

간 사회를 지탱할 수 없는 생물물리학적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홀로세는 약 1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지질시대다.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에 들어서서 지구가 따뜻해져 인류와 여러 동식물이 번성할 수 

있었다.] 록스트룀과 클룸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즉, 멸종), 성층

권 오존 고갈, 해양 산성화, 질소와 인에 의한 오염, 산림 면적, 담수(민

물) 사용, 대기 중 에어로졸 부하, 그리고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물

질’ 등 각각의 지구 시스템 과정의 한계와 현재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기준을 가능한 한에서 제시한다.32

록스트룀과 클룸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이 아직 아홉 가지 한계 모

두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다. 멸종과 인/질소 오염이라는 두 가지 과정

은 안전한 ‘지구 한계’ 선을 넘어 고위험 상태에 있다. 기후변화와 산림 

파괴 현상은 위험 증가 단계에 있으며, 한계선을 침범하고 있다.33 나머

지 다섯 가지 시스템 가운데 네 가지는 아직 지구 한계를 넘어서지 않

았으며, 한 개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이 방법론에 대해 타당한 비판

31 [역주] 요한 록스트룀(1965~)은 스웨덴의 환경학자다. 스톡홀름복원력센터 소장을 맡았었

고 현재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 소장이다. ‘지구 한계’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마티아

스 클룸(1968~)은 스웨덴의 프리랜서 사진작가이자 영화제작자로 멸종위기종, 자연환경을 

작업의 주제로 삼는다. 스톡홀름복원력센터 연구원이었다. 

32 Johan Rockström and Mattias Klum, Big World, Small Planet , New Haven CT 2014, 

pp. 59–79.

33 기후 변화에 대해,  2014년 록스트룀과 클룸은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96.5ppm(백만 분의 1)으로 측정하고, 지구 한계는 350~450ppm이라고 제시했다. 이들

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1.5°C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430ppm을 제시한 IPCC보다 엄격한 기준을 취했다. 산림 벌채로 현재 원래 산림 면적의 

62%가 남았는데, 지구 한계는 54~75%다. Big World, Small Planet , pp. 67–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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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다. ‘세계 평균’ 측정 결과 중 일부는 값이 미심쩍다. 록스트룀

과 클룸이 세계적 공유자원으로서 [지구]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지 분명

하지 않기 때문이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은 탈성장 전략이 이러한 지구 시스템의 작동 과정에 대해 타당한가다. 

탈성장론자들은 대개 자신들의 처방이 모든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그러나 그들이 명시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지구 한계는, 온실

가스 흡수원 역할을 하는 대기의 수용력이다. 탈성장론자들의 명제는 

다른 모든 대안 전략과 비교해 봤을 때, 탈성장을 통해서만 인류 문명

이 인간에 의한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탈성장의 생태학적 근거에서 핵심은 기후 [변화 대응] 행동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기후변화의 긴급성을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 받아들인다

면, 다음 질문들을 물어볼 가치가 있다. 첫째, 우리가 다루어야 할 수

단과 이용 가능한 지식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실용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정치적 질문이다. 이런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장애물은 무엇인가? 수단에 관한 한, 성장을 

[명시적으로] 못 하게 하지는 않되 암암리에 제한하는 법적 제약을 두

34 예를 들어, 담수 가용성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다. 넓은 온대 우림 지역에 위치한 알

래스카 주 주노 시에서 물을 절약하는 것은, 말하자면 심각한 지하수 고갈을 겪고 있는 인

도 북부 한 마을의 물 가용성에 아무런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두 지역 사이에

는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물 가격의 상대적인 변화는 주노 시로부터 

세계 경제 전체에 파급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공유자원’은 공유되는 담수원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물 사용률의 평균을 내거나, 두 지역 간 차이를 없애 동등하게 하는 값을 세

계 담수 사용 임계값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쓸데없다. 비슷한 비판을 찾으려면 David 

Molden, ‘Planetary Boundaries: The Devil is in the Detail’, Nature Climate Change, 

vol. 1, 2009, pp. 116–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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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제는 아마도 너무 익숙해서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자유주의 체제

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는 이미 집합적으로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교

유전적

다양성

생화학

물질 생산

지구한계선

질소

기후변화

신규 개체

담수 사용

자료: 사이언스,  가디언

성층권

오존 감소

기능적

다양성

생물종

온전성

대기

에어로졸

농도

해양

산성화

?
?

?

인

삼림

면적

변화

고위험 위험 증가 안전

요한 록스트룀과 과학자 28명은 지구환경에 핵심적인 위험을 가려내고, 인류의 안정과 번영이 위태

로워지는 한계를 정량화하기 위해 2009년도 《네이처》지 논문에 ‘지구 한계’ 개념을 제시했다. 2018

년 현재 기후변화는 불확실 영역에 들어섰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어서면 전 지구 평

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여 고위험 영역에 진입한다. 생물다양성 감소와 질소·인으로 인한 오염은 

이미 고위험 영역에 들어섰다. (출처: 《세계일보》 이미지 참고.)

'지구 한계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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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포함한 사회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일부 사법영역에서는 권리

가 환경 영역으로 확장되는데 헌법보다는 법령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

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70년대 초에 통과된 법들은 개인에게 

특정 형태의 물과 대기 오염에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다. 

심지어 멸종 위기종 ‘포획’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입지 않을 권

리도 있다. 사실 현존 공민권 체제는 법이 규율하는 범위와 실제 실현 

양 측면에서 심각하게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탄소] 배출

량을 통제하도록 생태적 제약을 가하는 법제도가 상상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리고 탈성장 체제의 처리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이 사례들은 이미 실제로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한의 기후 행동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자면, 많은 환경운동가

는 주요 배출국들이 다음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1.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게 만든다. 배출량 가격 책정과 직접 규

제를 혼합하여 활용하여, 광범위한 화석연료 사용과 기타 온실가스 오

염의 주된 원천을 단계적으로 퇴출해나간다. 배출량 가격 책정의 예로

는 탄소세가 있다. 직접 규제는 배출량 및 효율성 기준 엄격화, 공유지

에서의 채굴·채광·채취 중단이 있다. 효율성도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정

치-경제적 고려사항은 이러한 정책들의 혼합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궁극

적으로 다양한 부문별 탈탄소화법, 즉 산업 정책에 크게 달려있을 것이

라고 시사한다.35

2. 대기 중에 누적된 배출가스를 제거한다. 예를 들어, 공유지 보존

의 대대적 확대, 토양 보존법, 탄소 격리 연구와 혁신을 위한 투자 등이 

35 Danny Cullenward and David Victor, Making Climate Policy Work, Cambridg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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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배출량 감축 노력 중 생기는 혼란을 적어도 상쇄할 수 있는 재분

배 정책. 

4. 국제 공조. 현 상황에서 이는 필시 배출량 감축에 무역 정책을 

연결하는 조약의 형태를 취하고, 기후 행동에서 규제차익[규제가 약한 

국가로 기업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앨 것이다. 그러한 조

약하에서 부유한 산업화 사회에서 글로벌 사우스[북반구 선진국들보

다 남쪽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로의 국제적 재분배는 어떤 불충분한 

형태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조약은 비록 매우 불완전하지만, 다

른 현실적인 대안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금융통신망

(SWIFT) 시스템 조작, 경제 제재와 군사 개입과 같이 제국의 군홧발로 

배출량 감축을 강요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3637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한 공공 투자 증가와 더불어, 위 목록은 최소

한의 기후 프로그램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목표들이 너무 늦게 추구된다면) 불충분할 수 있다. 이것들

은 기후 행동에 있어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탈성장의 처방은 기후 행동과 필연적 관계가 없다. [탈탄소 사회의 

경제에]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기 전에, 탈탄소화의 결과로 불황이 일어

날 현실적 가능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있다. 그러나 탈성장 처방을 덧붙

36 잇따른 UN 기후회담의 운명에 주목하며, 롤라 시튼은 진정한 입법 능력과 실질적인 실행

력이 있는 세계적 정부간 기구는 성공 가능한 녹색 전략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한다. 많은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의 약점은 그런 기구가 이미 존재한다거나,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Seaton, ‘Green Questions’, p. 124.

37 [역주] 국제금융통신망(SWIFT)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금융거래 메시지를 교환

하는 데 사용하는 통신 네트워크로,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탈성장에 대한 소박한 질문  177

이는 것도 경제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다. 평등주의나 사회적 연대에 대

한 고려가 최소한의 기후 행동 프로그램을 막을 필요는 없다. 어쩔 수 

없이, ‘탄소세는 사회주의가 아니다.’38 토지 보존과 분배 정의 사이에도 

필연적 관계가 없다. 그러나 탈성장이 낳을 불황의 트라우마보다는 최

소한의 기후 행동이 사회 변혁 프로그램에 더 적합하다.

‘미국의 그린뉴딜’ 지지자들이 제안하듯이, 기후 행동은 혁신적인 

사회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사실 그린뉴딜의 제안은 야망이 부족한 

동시에, 행정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것일 수 있다. 그린뉴딜

은 기후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39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탄소 배출을 보상(補

償)하는 것의 긴요성을 훌쩍 넘어서, 심화된 재분배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재분배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책은 이

질적인 법률들에 단편적으로 덧붙이는 것과는 반대로, 가장 광범위하

고 보편적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40 이는 탈탄소화하는 사회의 사회 정

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최선의 접근법은 공익을 어떤 일반적 기준(세

법 내 세율 구조)을 통해 확대하거나, 사회화된 보건의료와 같은 보편적 

혜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 정책과 환경 보호를 분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이유들이 있다.

그린뉴딜은 입법부, 또는 입법부가 미룬 상세한 정책 결정을 하는 

관료들이 탈탄소화의 결과를 예상하고, 그 결과를 통화나 현물의 재분

38 Scott Edwards, ‘No, Carbon Taxes Are Not Socialist’, Jacobin, 10 October 2010.

39 예를 들면 Pollin, ‘De-Growth vs a Green New Deal’을 보라.

40 Louis Kaplow and Steven Shavell, ‘Why the Legal System Is Less Efficient than the 

Income Tax in Redistributing Incom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23, no. 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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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조치로 적절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한 종류의 예

측이 정확하다고 믿을 근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예측 실패는 많은 사

람들에게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광범위한 보편적 프로

그램과는 대조적으로, 환경보호에 재분배 정책을 덧붙이는 것은 [최소

한의 조치들이므로] 생태적 영향이 이미 한계적인 기후 행동을 왜곡할 

위험도 있다. 왜냐하면, 재분배를 목적으로 [기후 행동에] 덧붙인 모든 

정책에는 [기후 행동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매수하기 위한 ‘표심잡기 지

출’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기후 행동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는 데 쓸 수도 있던 자원이 낭비될 것이다.

 

재정치화?

기후 행동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든, 탈성장 기술관료주의의 강화

든, 승리적 천주교 인테그럴리즘이든 간에 더 광범위한 잠재적인 사회

적 변화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후 행동’으로서 기후 행동은 체제 변화

를 총체화할 필요가 없다.41 최소한의 기후 행동은 원칙적으로 어느 합

리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든 가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느 합리적인 

자본주의 체제 체제든 이 길을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모든 

녹색 전략의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실은, 실제로는 현존 자

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명백한, 그리고 30년 전에는 비교적 부담이 없었

던 기후 행동을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탈성장론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

41 [역주] 신학 용어 ‘승리적 교회’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미래의 교회로, 승리를 축하할 

천상의 교회다. ‘카톨릭 인테그럴리즘’은 정교분리를 거부하며, 영적 권력이 세속의 권력에 

우선하므로 개인의 종교적 확신이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행동을 지배한다는 신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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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명하는가? 탈성장 지지자들에 따르면, 탈성장은 명쾌하게 ‘환경보

호주의의 재정치화’로 향하는 길을 연다.42 그러나 사실 탈성장론자들의 

정치 분석은 관념적이다. ‘개발 컨센서스’, ‘상상 속의 성장’과 같은 [자신

들의] 집단적 관념에 집착한다. 실은 탈성장론자들은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해 거의 논하지 않는다. 그들이 낸 처방은 

‘우리’에게 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살라고 명령조로 촉구한

다. 그러나 이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누가’ ‘누구에게’ 

기후 위기라는 짐을 지우는 것인가? 

[기후 위기라는 짐을 지게 될 이들, 즉] ‘누구에게’는 수수께끼일 것

이 없다. Z세대와 알파세대 청년은 기후 변화와 이와 관련된 정치적 혼

란이 커지는 가운데 성인이 될 것이다.43 그 결과, 즉 기근, 질병, 강제 

이주, 격변과 정치적 폭력이 빈곤층과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불균형하

게 집중되어 벌어질 것이다. 이 위에 부정적 기회비용이 있다. 기후 위

기 완화가 비합리적으로 지연된 일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미래의 인류

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을 자원을 이미 빼앗아 갔다. ‘미래의 인류’란 범

주 자체가 위기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막대한 생명을 빼앗고 사회의 부

를 파괴할 기후 변화는, 적절한 시기에 대응책을 시작한 대체우주에서

라면 결실을 맺었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인류로부터 박탈할 것이다.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자들, 즉 ‘누구’는 어떠한가? 1982년 

3월, 미 항공우주국(NASA) 과학자 제임스 한센은 하원에, ‘만약 인류

가 현재 속도로 대기 구성을 계속 바꿔간다면’ ‘상당한 기후 변화’가 향

42 Kallis, ‘Introduction’, Degrowth: A Vocabulary for a New Era , pp. 8, 9.

43 [역주]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1990년대 중반~2010년생까지를 Z세대로, 그 다음 세대인 

2010년대 이후 출생자를 알파세대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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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수십 년 동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 모델들은 ‘기후

에 이산화탄소 및 미량 가스(이산화탄소, 오존, 메탄 등 대기를 구성하는 소량

의 기체) 증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4 미 연방 정부

는 온실 효과에 대해 더 일찍 알았을지도 모른다. 석유 대기업들은 적

어도 1960년대 후반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센의 증언이 워싱턴(미

국 정부)이 [처음으로] 기후 문제를 통지받았을 때라고 보수적으로 추정

44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arbon 

Dioxide and Climate, The Greenhouse Effect’, no. 115, 25 March 1982, p. 40.

2019년 12월, 국제비영리단체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는 영국 거대 석유기업 BP가 ‘그린워싱’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영국 국가연락사무소(NCP)에 고소했다. 사진은 문제의 광고가 

버스 정류장에 걸린 모습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을 친환경

으로 포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미국 뉴욕시도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엑슨모빌, 로열 더치 쉘, BP 등 석유기업과 미국석유협회(API)가 그린워싱 캠페인으로 뉴욕시

민을 현혹한다며 맨해튼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사진 출처: 《Eco-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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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 있다. 최소한의 기후 행동 프로그램은 [이때] 이미 가능했다. 일

찍이 1974년, 닉슨 행정부의 관료들은 ‘배출에 부과하는’ 피구세라는 보

편적 개념을 제안했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공학자 데이비드 윌슨

은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세금을 제안하는 의원들과 접촉

했다.45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뒤집어버린, 오바마 행정부 말기 몇 가지 정

책 변화를 제외하면, 미 연방 정부는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반

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1990년 이후로, 미국은 2,000억 미터톤 이상

의 이산화산소에 상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다. 직접적인 [온실가

스] 배출원으로서 연방정부의 비중은 상당하다. 미군은 세계 그 어느 

기구보다도 많은 석유를 사용한다. 미군은 2001년에서 2017년 사이에 

12억 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46 픽업트럭이나 쇠고기 산업과 

같이 자주 비판받는 배출원들과는 달리,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은 어

떻게 보아도 비생산적인 ‘부정적 효용’ 활동에 해당한다. 평범한 미국인

들에게 아무 원성도 사지 않은 무수한 민간인의 삶을 황폐화하기 위해

(많은 경우, 폭력으로 파멸시키기 위해), 납세자들이 낸 수조 달러를 낭비하

는 것이다.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미국의 행태 뒤에는 이 정책 영역을 통제

하는 화석연료기업들, 그리고 이들의 무역 협회인 미국석유협회가 있

다. 거대 석유기업(Big Oil, 세계 7대 석유회사인 BP, 쉐브론, 에니, 엑슨모빌, 로

45 Chris Berdik, ‘The Unsung Investor of the Carbon Tax’, Boston Globe, 10 August 

2014.

46 Neta Crawford, ‘Pentagon Fuel Use, Climate Change and the Costs of War’, Brown 

University, Costs of War Project, 12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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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더치 쉘, 토탈에너지스, 코노코필립스를 가리킨다)은 연방정부에 매년 수십

억 달러의 직접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뭔가를 하지 않

는 형태, 즉 기후 행동을 뒤로 미루는 것을 통해 주는 숨겨진 보조금 

에 비하면, 수십억 달러도 작은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

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화석연료기업들은 매년 6,490억 달러 어치의 이

득을 본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 다음으로 많은 보조금인 1조 4천억 달

러가 지급되고 있다.47 석유와 가스 이익집단들은 2020년, 선거운동 및 

연방 로비에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국가 권력

보다 우위에 서서 국가 권력을 뒤집어엎는 것은,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라는 이상의 실현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와 거대 자본의 상호침투

라는 의미에서, 코퍼러티즘[대기업의 국가 지배]이다.

많은 강력한 이익집단들은 이미 전례 없는 폭풍, 산불, 홍수의 형태

로 미국에 당도한 기후 혼란으로 [문명이] 무너지는 쪽을 고집한다. 왜 

미국 경제계는 이렇게 오랫동안 거대 석유기업이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

을 뒤집어엎는 것을 허용해 왔는가? 맨서 올슨의 이른바 ‘집단행동’ 논

리가 작용하는 것이 확실하다. 대중이나, 넓은 의미에서 미국 경제계의 

다수는 분산되어 있다. 이에 비교하면 집중된 이해관계, 즉 화석연료기

업들은 관련된 국가 기구를 조직하고 끌어들이는 데에 장애물이 적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역사화할 필요도 있다. 

현대 미국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반발의 시작은 1970년대 후반으로 거

47 David Coady, et al., ‘Global Fossil Fuel Subsidies Remain Large: An Update Based 

on Country-Level Estimates’, IMF Working Paper 19/89, May 2019, Appendix 5. 

Joseph Aldy, ‘Money for Nothing: The Case for Eliminating us Fossil Fuel Subsidies’, 

Resources, no. 184, 2014, pp. 35–6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 기업에 주는 직접보조

금은 해마다 49억 달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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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 올라간다. 국제 석유 파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카터 행정부가 제시

한 환경보호법을 의회가 반대하고, 환경보호주의에 대한 공격이 활자화

되기 시작한 시기다. 필립 셰비코프의 기록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 임

기, 특히 첫 임기는 ‘재계 지도자들에게는 공세를 펼칠 기회로 인식되었

다’.48 레이건은 환경문제를 다루는 관료기구를 기업인들과 친기업 이데

올로그들로 채워 넣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

로 지명하여 최근 임명이 확정된 닐 고서치의 어머니 앤 고서치는, 기업

가 조셉 쿠어스과 에어로젯(미국의 로켓 엔진 제조기업) 홍보 담당 중역, 그

리고 엑슨, 제너럴모터스, 쿠어스(미국의 맥주회사)의 사내변호사들의 추

천으로 미 환경보호청에 배치됐다. 레이건이 지명한 이들은 환경보호 

기관을 약화하고, 1960년대 후반 만들어져 활발히 돌아가던 연방 환경

보호조치에 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49

197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종 ‘장기침체’ 또는 ‘거대한 침

체’로 묘사되는 기간에, 다른 영역에서도 대기업이 정치와 지대 추구로 

선회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밀려날

지 모르는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다. 레이건의 세이지브러시 반란, 거대 

석유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의적으로 일으킨 혼란, 그리고 환경보

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그 외의 여러 싸움터는 이러한 패턴에 부합한

48 [역주] 필립 셰비코프는 1959~1991년 《뉴욕 타임스》에서 기자로 일했다. 1977년부터 환경 

이슈를 다루었는데, ‘환경 뉴스’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취재 기준을 정립한 선구자로 여겨진

다. ‘환경기자협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다. 

49 Philip Shabecoff, A Fierce Green Fire: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 

Washington DC 1993, pp. 226, 210–11. 셰비코프는 203쪽에 ‘카터가 대기오염 규제 강화 

등 많은 이슈에서 후퇴한 것은, [1970년 처음 열린] 지구의 날에 시작된 환경운동의 시대에 

종말을 알리는 신호로 보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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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 거대 석유회사들은 대기를 [석유 산업으로 인한] 공해의 흡수원으

로 영원히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에 의존한다. 기후 위기

는 이런 회사들이 낳은, 사회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거대 자

본들은 이 과정을 방조했다. 다른 부문끼리 서로 맞서지 않고, 각자에

게 정부가 제공한 이권을 안전하게 지키기로 한 미국 대기업 세계의 암

묵적인 합의 때문이다. 

이 추정이 맞는다면, 탈성장론자들은 [현실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

이다. 환경 위기와 기후변화의 구체적 특징은 통제 불능의 경제 활력이 

아니라, 그 반대로 경제 침체 [시대의] 정치에서 비롯된다. 탈성장론자

들은 광란적 경제 팽창을 사실로 상정하지만, 경제의 활력을 제어할 수 

없다거나 풍요가 넘쳐난다는 증거를 찾으러 자료를 들여다 봤자 헛된 

짓이다. 탈성장 이론은 아론 베나나프가 비판한 과장된 자동화 담론과 

유사하게, 오진에서 비롯한 과장의 한 사례일 수 있다.51 이것이 맞는다

면, 생태 재앙, 그리고 인류 문명의 미래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낳는 

것을 피하려는 투쟁은, 교정 정책 패키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차이에

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 영역을 초월하는 일반화된 정치 위기의 

50 [역주] 1970~1980년대 진행된 ‘세이지브러시 반란’은 1970년대 통과된 환경보호 법들에 반

발한 운동이다. 연방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토지 사용을 주나 지역 차원에서 통제하도록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운동의 대상이 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미국 서부의 세이지브

러시 스텝 지역이었던 것에서 이름을 따왔다. 석유회사, 대형 농장주 등이 이 운동을 지원

했고, 레이건도 지지했다. 

51 Aaron Benanav,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Work I’, NLR 119, Sept–Oct 2019를 보

라. [역주] 아론 베나나프는 현재 독일 험볼트대학에서 연구 중인 경제사학자다. 그는 자

동화에 대한 담론이 과장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자동화가 직접적으로 탈노동을 가져오기

보다는, 전 세계의 장기 경기침체가 탈노동의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책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Work』(‘자동화와 노동의 미래’)를 2020년에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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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서 일어난다. 물론 다른 대규모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기후 행

동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기후 

행동의 큰 틀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거대한 질문은 정치 영역에만 

남아 있다. 즉, 인류는 어떻게 문명 파괴로 치닫는 세력들을 대체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바꿀 것인가? ●


